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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4. 3.(월)

원희룡 장관, “무정차 통과 대책 
전면 백지화 특별지시”

- 3일 열차운행 증가 등 혼잡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주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(월) 제주 4.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

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,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

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하였다. 이 회의에서 원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

위원회, 철도국 등 관련부서로부터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은 후, 

 ㅇ ‘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’ 하도록 특별지시하고, ‘열차 편성 증대’, 

‘운행횟수 확대’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.

□ 이날, 원 장관은 “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

예시로 검토되었던 것이지만,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, 근본적인 

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, 전면 백지화를 하라”고 지시하였으며, 

 ㅇ “오히려 어려움이 있고,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· 열차 운행

횟수 확대,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하여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

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, 원 장관은 “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

예외적인 경우, 현재에도 관계기관 간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”

이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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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․퇴근 등 일상생활에 

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”

면서 관련부서에 특별지시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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